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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early 1960s, the Korean government put forward strong economic 

policies focused on large-scale chemical and heavy industries. This approach was 

highly successful by the mid-1980s. However, the approach lost its comparative 

advantage as the competition from othe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has rapidly increased since the mid-1980s. The Korean government  shifted its 

strategy to promote small-scale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especially after 

the current government launched its governance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Many local governments, under the recently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also created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to assist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attempting to strengthen their local economies. This paper examines the 

approaches that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ok to assist high technology 

venture firm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re existed serious over-investments 

led by policies confusion among various ministries and governments. The paper 

suggests, first, that various policies and programs created by individual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coordinated by a certain agency to 

make governmental approaches more effective and, second, that each ministry 

and government must develop their own specialized roles of promoting the high 

technology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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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 가며 

한국은 1980년대까지 중급기술에 의존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 경제적 여

건의 변화와 국내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동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보다 

절실히 요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대기업 중심

의 경제구조에 대한 변화의 요구로 정부는 고급 기술에 기초한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경제기획원 등 중앙 부처는 

앞을 다투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대상 기업에게 금

융, 기술, 인력, 생산공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의욕적인 자치단체장들이 선출됨으

로써 현재의 지방 경제가 처한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들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특히 IMF사태 이후 고비용 저효율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국가 경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갖게 됨으로

써 그러한 노력들은 더욱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 온 각종 벤

처기업 지원대책을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한 다음, 그 해결책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환경이 되고 있는 중앙 정

부의 정책을 먼저 검토한다. 이어서 벤처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산업정책

을 구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 그

리고 몇몇 대표적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과 그 성과를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결

과 도출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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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벤처기업의 산업특성

벤처기업은 신기술을 토대로 하여 창업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자본

에 의해 주도되는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 상당히 차별적인 성격을 가진

다. 그것들은 고기술, 창업 혹은 신생기업, 소자본 중소기업, 기술자 자신의 창업과 

경영, 높은 위험, 그리고 높은 기대수익 등의 특징을 가지며, 생산과정의 대부분을 

외부화하여 자신이 가진 기술만을 특화하여 생산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생산

기술의 첨단적 성격과 생산과정의 전문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첨단 벤처기업은 천연자원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기업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구상적 자원(기술, 노하우, 능력, 행위의 방법 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

한 구상적(conceptual) 자원은 다양한 행위자(기업, 조직, 지역)들간의 협력적 상

호작용을 통해 장기에 걸쳐 학습되고 창출된다. 벤처기업의 경쟁력의 우위는 혁신, 

학습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학습과 창출과정은 영역적 생산체

제에 기반하며, 접근성이나 대인 접촉에 특별히 의존한다. 즉 벤처기업은 신기술의 

학습과 유통 그리고 생산에 적합한 혁신적 환경에 대한 친화성을 나타낸다. 이는 기

술의 수명주기가 급속히 단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에 적용될 수 있겠으나, 

특히 전문화된 벤처기업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공간적 집적과 관련 생산활동들의 연

계를 필요로 한다. 

둘째, 벤처기업은 신기술의 상품화를 통한 상품경쟁력을 추구하며, 전문성과 독점

적 기술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기존의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나 내부화 경

제를 추구하는 것과 대조적인데, 벤처기업은 핵심역량에 주력하며 여타의 것들은 외

부에 의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벤처기업들은 시장수요의 변화와 신기술의 발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생산체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다품종소량생산과 단축된 제품의 수명주

기 하에서 생산제품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유연적 생산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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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기업 네트워크이다.  즉 관련업체들간의 다양한 산업네트

워크는 벤처기업들의 생존 및 발전 토대가 되고 있다. 

넷째,  벤처기업은 고급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인력

활용을 탄력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 벤처기업은 일시적으로 호경기

가 발생하거나 제품수요가 증가하면 고용을 대폭 늘여야 하지만, 경기변동에 따라서

는 단기간 내에 인력을 대량 감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히 유연한 노동 시장과 

함께 고급 전문인력에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벤처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여 창업됨으로, 가능한 창업비용

과 기초투자비용(sunk cost)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듯 창업비용을 절감하

려는 노력은 생산과정의 외부화를 촉진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관련 산업활동들과

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게 된다. 

 2. 벤처기업의 성장조건

벤처기업은 전술한 특성들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상이한 창업 및 성

장조건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첨단 벤처기업 발전의 전형적인 특성은 특정 분야에 높은 안목과 창의

력을 가진 전문가들과 중소규모 전문 생산업체들이 서로 집적하고 연계관계를 갖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새로운 실험을 추구

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효과와 혁신이 증진된다. 신 기술혁신은 기존 기술의 학습과 

상호 모방에서 시작하여 시너지 현상에 의해 개화되는 것이다. 벤처기업에서 집적의 

경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보와 기술이 관련활동 및 전문가들의 집적에 

의해 상호 학습효과와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벤처기업 뿐 아니라 첨단화되거나 다품종 소량생산화된 고부가가치산업들에

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은 핵심역량에 특화 하는데 대한 보완요소로서 다양한 관련 기

업들 간의 물적 네트워크를 필요로 한다. 특히 원활한 부품 네트워크는 벤처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핵심적 요소이다. 젊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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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잡스가 실리콘밸리의 어느 차고에서 개인용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 뿐만이 아니라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부품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물적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업

들간의 공간적 집중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첨단 벤처기업의 성장조건을 압축하자면, ‘벤처기업들은 신기술을 활용하고 제

품의 수명주기가 짧기 때문에, 고급기술인력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광범위한 외부적 

생산네트워크에 고도로 의존하며 그와 연관된 각종 전문활동들과의 긴밀한 연계를 

필요로 한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3. 첨단 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첨단 벤처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과 전문인력들의 공간적 집적과 네트

워크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본연구의 이론적 제안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창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들은 

각기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적경제를 위해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벤처기업의 고도화된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심화하

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입이 상당부분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지역개발을 목표로 한 정부부문, 혹은 장기적인 산학협력체제

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학이 주도해서 첨단적 기술이 생산 유통되는 생산네트워크를 

개발해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토대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즉 벤처기

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핵심적 역할은 이 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의 토대로서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의 공간적 집적체로서 효율적인 산업클러스터, 혹은 신산업지

구,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일로 판단된다. 

기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증대는 범세계적

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그 노력의 대부분은 산업클러스터들을 개발하는데 맞

추어져 왔다.1) 오늘날 번창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들 대부분이 국가 혹은 지방자치

단체 주도에 의해 개발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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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미국은 정부부문이 거시경제정책에만 개입했지만 1980년대 이후 중앙정

부 및 지방정부들이 첨단기업 육성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최근 

대통령이 주관하는 「대통령산업경쟁력위원회」를 두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

진하고 있다. 미국의 첨단적 산업클러스터들은 대부분 대학의 주도에 의해 대학 캠퍼

스 주변에서 성장하였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또한 지방정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첨단 산업클러스터인 실리콘밸리와 텍사스오스틴, 

루트128은 대학이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성장하였고, 미 국방성의 프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성숙되었다. 이 클러스터들은 이제 기술개발 역량을 토대로 세

계적인 산업 중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근래 들어서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기업주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산업활동과 관련된 각종의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 구조를 전환했고, 기업유치 테스크포

스를 결성해서 창업과 이전을 직접 도와주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1970-80년대 이후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국

가적 과제로 해오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은 지역적 수준에서

의 산업단지 개발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들

을 수행하고 있다. 소피아앙티폴리스 등 프랑스의 각종 과학산업단지들은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들의 협력에 의해 계획적으로 형성되었다. 이탈리아의 모데나시는 도시 

주변에 신산업타운들을 조성하여,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산업부

지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해 왔다. 이 산업타운은 상․공 혼합에다 주거까지 어우러진 

복합타운들로서 이탈리아의 고부가가치형 경공업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

국은 1980년대에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첨단기업의 유치, 산업단지 개

발, 기술단지 조성을 채택하였고, 특히 중앙정부들의 주도로 설립된 지역개발기관들

에 의해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및 지원활동이 매우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영국

에서 도시재개발과 동시에 산업진흥 수단으로 사용된 상․공 혼합의 엔터프라이즈존

(enterprise zone) 전략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었지만 외국기업 유치

1)  국가부문이 산업화를 직접 지도하고 기업 육성을 챙기는 산업정책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발명품이라고 알려

 져 있지만 벤처기업 등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중앙․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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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영국 정부의 지원전략은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영국의 대학들은 

기술단지 개발을 주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영국은 근래에  경제성장률, 산

업유치 실적, 실업률 감소 등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일본은 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 」을 수립하여 15개의 신규 유망성장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산업정책들의 핵심은 혁신 능력이 높은 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데에 두어져 있

다. 일본의 중앙정부는 1960년대에 이미 츠쿠바학원연구도시 건설계획을 추진했고 

1970년대에는 關西지방의 핵심 도시들(오사카, 쿄토, 나라)이 간사이학원연구도시

를 개발하였고 고베시는 독자적으로 고베학원연구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통산

성은 지방자치단체들과 합작하여 테크노폴리스 들을 개발해 왔는데, 사업의 주체

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중앙정부는 사업심사와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

들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첨단산

업 분야에 대한 개발 의지를 보여준다.

대만도 정부 주도로 科技島(High-tech Island)를 목표로 10개 유망산업을 선정

하여 6개년 계획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대만정부가 그간에 추진해온 탁월한 성과

작은 신주과학산업단지이다. 대만 정부는 컴퓨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0년대 

초부터 이 단지를 개발하였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컴퓨터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했다. 

대만 정부는 이제 타이난시 인근에 타이난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타이뻬이시

에는 소프트웨어산업타운을 조성하였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산업네트워크 

전략과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동양의 실리콘밸리를 창출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과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벤처기업 육성은 전문기업들의 생산

네트워크, 전문 산학연간의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들의 복합체로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 집중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적인 역할

이 요구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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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분석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 육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97년에 들어와 중앙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벤처기업을 경제활력 회복의 주요 수단으로 제

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산업시책으로 수립하게 된 것

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개발하였다. 여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거하여 중앙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

체가 독자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벤처산업을 서울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탈공업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취약해지고 있는 서울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울이 가진 비교 우위를 살릴 수 있는 서울형 산업의 집중적 육성이 요

구된다는 인식에서이다. 

서울형 산업은 서울의 특성에 맞고 서울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규정된다. 

서울형 산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고 고급 인력 집약적이며 공

간 절약적이어서 토지 의존도가 낮고 공해유발이 작고 소규모 산업으로 중소기업 육

성책에 부합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부가가치와 고기술 중심의 벤처기업, 

에니메이션기업, 패션, 디자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적인 서울형 산업으로 선정

하였다. 특히 벤처기업은 인간의 창의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집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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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정보와 연구전문인력이 집적된 서울을 떠나서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서울형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의 고지가, 고임대료 등 고비용구조를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입지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서울경제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 정보, 기술 집약형 산업체제로 전환하여 동태적 경쟁

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체의 산업 및 기술혁신의 지렛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벤처기업 육성의 주요 전략으로 벤처기업 발굴과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

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의 집단화는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동일 단지 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편

의시설들을 입주시키고 동시에 은행, 우체국, 창업투자회사 등 지원시설을 배치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는 1995년 6월에 강서구 등촌동에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

였고,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서초구에 서울영상벤처센터를 설립하여 3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를 강남구 개포동에 대지 

4,685평, 건물 30,000평 규모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

다. 이 센터는 전체 면적의 약 60%에 해당하는 17,400평에 서울형 기업, 성공한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을 함께 입주시켜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시설의 활동 등을 

영위하고, 8,000평에는 창업보육센터, 컨벤션센터 및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입

주예비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 및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소 등 외부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 및 기술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할 계획이었다.

서울시가 벤처기업 육성사업으로 역점을 두어온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1999년 5

월 중구 예장동에 건립되었다. 이 센터는 만화․에니메이션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단지화를 유도하기 위해 테크노마트빌딩 등 기존 빌딩을 벤처기

업 집적시설로 지정해 벤처기업의 집적을 도모해 왔다. 그런데 이 센터나 집적시설들은 

서울 벤처기업의 중심타운인 강남구의 테헤란밸리나 여의도 지역으로부터 상당히 떨어

져 있어 地區的 수준의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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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벤처기업 지원의 특징은 한번 방문으로 기업들의 고민을 한꺼번에 처

리해 주는 벤처기업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벤처기업들을 지원하는 금융, 입지, 기술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다.

부산시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창업자금 융자지원, 운영자금 융자지원, 특

별 신용보증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창업자금 융자지원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억원 이내 범위에서 융자를 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조

건은 금리 연 5%에,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방식이다. 특히 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

업은 담보 없이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에 의해서 융자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자금 융자지원 제도는 창업 후 업력 5년 미만 벤처기업으로 하여 

2억원 이내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융자조건은 연 7.5%로서, 2년 거치 일

시 상환 방식이다.

특별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성 평가에서 우수한 벤처기

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술신용 보증기금과 부산 신용보증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금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부산시는 각종 유관 기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거

나 알선하는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 보증기

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공공기관의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소개, 알선하고 있

다. 이 제도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민간 엔젤 캐피탈 등

에 유망 벤처기업을 알선 소개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왔다.

부산시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입지지원 시책은 사무실 무상 제공제도이다. 이 제도

를 위해 마련된 건물은 김해공항, 남해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근처에 위치한다. 입

주대상 기업은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의 벤처기업이다. 입주기간은 3년 미만이며 작

업실 규모는 업체당 30평 정도가 제공된다. 입주업체는 관리비만 부담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창업보육실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모라, 영도, 경성대학교 등에 소프트

웨어 관련 벤처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실을 조성하였다. 모라 소프트웨어 단지의 경우 

사상구 모라동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위치한다. 2000년 6월 현재까지 약 80개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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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보육실들은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입주기간은 최대 2년이고 보육실의 규모는 업체당 17평 정도이다. 입주대상 업체는 

예비 S/W 창업자나, 창업 후 2년 이내인 S/W업체로서 입주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이고, 관리비 월1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이 창업보육실은 사업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시는 영도지역에도 정보통신부와 협력해서 소프트웨어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확보하고 벤처기업들에 제공하고 있다. 영도구 남항동에 위치한 건물 내 조성되어 

있는 이 보육센터는 최대 입주기간이 2년이고, 업체당 15평 정도를 대여한다. 입주

대상 기업은 예비 소프트웨어 창업자나, 업력 2년 이내의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보

증금 100만원에 관리비로 월 10만원 정도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 보육센터에

서는 사업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기술정보, 금융,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이 12개 정도, 정보통신부가 5개, 산업자원부가 신

기술창업지원단 산하에 4개, 그리고 별도의 벤처빌딩 2개 등의 생산공간을 조성하여 

약 400개의 기술기반 벤처기업, 혹은 벤처기업을 유치하여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부산시의 의욕적인 노력은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에 대해 상당히 돋보

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발적인 벤처기업 유치 방식은 벤처기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 형성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시는 또한 오래 전부터 지사과학단지를 지정하여 첨단과학단지를 개발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최근까지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부산시는 한편 종전에 군용 비행장으로 사용되던 수영만 일대 30만평 규모의 토지

에 정보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추진 해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97년의 경제위기

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이에 부산시는 최근 “센텀시티” 계획을 

수립하여 5만평 규모의 소프트웨어 중심 벤처기업 집단화 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 나머지 부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단지 개발주

식회사”를 설립하여 컨벤션 센타, Information Data Center, 엔터테인먼트 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업체들의 충분한 호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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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벤처기업들을 위한 기술 및 경영지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유망 벤처

기업에 대해서 기술, 세제, 금융 등을 3년간 지도, 조언하는 벤처기업 후견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 산․학․연 기술지원제도를 도입하여 16억원 규모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사업에 벤처기업 기술개발과제를 최우선 선정하여 기술애로 해소를 위해 지

원하고 있다. 특히,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등과 지역협력센타(RRC)를 조성해서 

자동차 분야, 항만시스템 분야, 해양산업 분야 등의 벤처기업을 기술적, 행정적 지원

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

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성공 가능

성을 평가해 주고 있다. 

3) 인천광역시

인천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발

효됨으로써 중앙정부 및 각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

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 단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지원시책이 미비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벤처기업 지원에 있어서 특히 자금지원, 입

지지원,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의 하나로 추

진되고 있다. 현행의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조성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의 융자 대상업체로 벤처기업들은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융자 신청을 위해서는 공장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벤처기업들의 경우 대부

분 공장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의 추진 방안은 ①중소

기업 경영안정자금 1,000억, 시설개체자금 500억원이 벤처기업에게 제공될 수 있

도록 벤처기업을 융자 대상업체로 명기하고 이들 기업은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②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부를 벤처자금화 하기 위한 조례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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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다. 

인천 신용보증조합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지역중소기업(벤처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으로 자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조합은 시

와 경제단체장, 지역 금융기관장, 지역 상공인 등이 공동 출연하였다. 인천시는 또한 

유망한 벤처기업을 육성, 발굴하기 위해 인천소재 대학교수, 기업체, 금융권, 변호

사, 회계사 등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엔젤클럽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및 경영자문, 회계자문, 법률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엔젤클럽의 구성인원은 

약 10 - 15명 정도가 될 것이며 1998 하반기 중에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지원을 공정히 하기 위해 기술력평가센타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벤처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

증과 기술평가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하여 자금지원 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평가내용은 보증지원 가능 금액 평가, 기술력 및 사업성 평가 등이며, 평가결

과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국 기술진흥기금 자금대출시 우대지원, 기술

개발시범기업 소요자금 전액지원 및 벤처캐피탈(창투사, 엔젤클럽) 투자대상기업 선

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평가대상은 금융지원을 받고자하는 인천시 소재 벤처기업 

및 정보통신업체들로서, 평가인력 및 운용은 기술신용 보증기금 기술평가센타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연간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인천시의 벤처기업 입지지원 사업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당초 인천시는 벤처기업

들을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송도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그리고 인천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 등을 계획하였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신도시(미디어밸리) 제2공구에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

는 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이 단지의 면적은 S/W파크 20만평 중 2만평 규모로서, 

유치시설은 벤처기업 이외에도 벤처캐피탈회사, 연구소, 컨설팅회사, 창업보육센타 

등 벤처기업 지원시설 등 이었다. 또 인천시는 송도 테크노파크를 미디어 밸리의 핵

심부인 제2 공구에 조성하기로 하였는데, 사업기간은 1997년 - 2002년이며, 예상 

사업비는 2,312억원(현금1,768억원, 현물 544억원)으로 계획되었다. 고도 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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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창업보육(TBI),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해 벤처기업 등 창업의 활성화, 고용

창출,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사

업들은 사업주관사 격인 미디어밸리주식회사가 미디어밸리 개발을 포기함으로써 지

지부진한 상태에 처했으며, 이에 인천시는 송도매립지에 여타 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젝트는 인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이 

센터는 정보통신산업, 특히 S/W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 산업용품 유통센타 내 

418평에 15개 업체를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고가의 공동 이용장비와 정보 

지원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사업비는 총 20억원 규모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지역 고유의 산업정보 D/B를 개발하여 기업체 현황, 기술 및 인

력장비 현황, 특허 및 학술정보 등을 수록,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천시와 산업기술

정보원이 지역 및 전국의 산업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산업기술정보망 및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왔다. 약 3억원의 예산으로 기업관리시스템과 산업용품 유통센타의 

Web시스템과 중소기업 지원자금시스템, 그리고 산업용품 유통센타 정보화사업을 

지원해 왔다.

4) 대전광역시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해 있는 대전시는 벤처기업 육성에 가장 적극적인 지방자치단

체의 하나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 창업타운 조성 등 입지지원과 다양한 

금융지원제도, 그리고 벤처닥터제와 같은 행정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한 대

덕벤처-테크노밸리 조성계획(TVTV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창업지원제도로서 벤처닥터제를 운영해 왔다. 벤처 닥터제는 창업 및 기

술경영상의 애로 타개를 위해, 법률, 세무, 마케팅, 창업 및 특허, 노무 등 5개 분야

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변리사, 노무사 등 8명의 전문가를 벤처기업 자문위원, 즉 

벤처닥터로 위촉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된 기업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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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벤처닥터제는 비상근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

료 형태로 의뢰업체에서 부담한다. 이용실적을 보면 98년 설립 후 2000년 5월까지 

총 882건이 접수, 상담되었다. 그 가운데 창업 치 특허 분야가 가장 많아서 350건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회계분야 329건, 법률분야 109건의 순이었고, 이용실적이 계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외에도 대전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도 상담을 하고 있는 바, 2000년 5월까지 총 1114건의 상담을 기록하였

다. 그 가운데에는 제품판로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아서 417건의 상담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금지원에 관한 것이 300건, 벤처에 관한 것이 133건, 창업에 관한 것

이 103건 등으로 나타났다(대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2000).  

또한 대전시의 창업스쿨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예비창업자를 적극 발굴

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실시

되고 있다. 강사진은 변리사, 회계사, 벤처닥터, 전문교수, 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실무적인 내용의 과목을 강의한다. 1999년에는 3회에 걸쳐 5일간, 혹

은 2일간의 창업스쿨이 진행되었는데, 총 507명이 수료하였다. 1차 수료생 가운데 

실제로 8명이 직접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대전시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

업교육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들

어와서는 5월 3일간의 장업스쿨이 1회 추진되었는데, 총 890명이 수료하였다. 

2000년에는 6월 이후 3회에 걸쳐 총 270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이

러한 창업스쿨은 법률, 특허, 코스닥 등록절차, 모범 사례, 연구원, 혹은 교수 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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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창업추진 체계도

   자료: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1999: 141)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왔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중소

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저리 대출을 제도화하여 2～5%의 이자차액을 시가 

부담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경쟁력평가센터」

를 KAIST 내에 설립하고, 「대덕엔젤마트」와 「대덕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대출위주로 지원하는 자금지원방식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나아가  대전시는 벤처기업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증제와 과학포럼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는 1999년 8월부터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기술평가단과 공동으로 200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쟁력 평가센터(COTAC)를 설립하여 가동 중에 있다. 

기술경쟁력 평가센터는 12개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

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서 발급, 기술경쟁력 인증(CT, Competitive 

Technology) 마크 발급, 기술거래 기준가 등 투자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생

산토록하는 제도이다. 

한편 기술신용기금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기술평가센터의 수와 평가전문인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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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확충함으로써 증가하는 기술평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1999년 4월 대전 시민의 과학생활화 도모, 고급 과학기술 인력간의 정보

교류의 장 조성 및 과학기술 진흥시책의 개발 등을 위해 행정기관장 5명, 연구소 연

구원 76명, 대학교수 60명 등으로 구성된 대덕과학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안정된 입지공간의 제공을 위하여 창업초기단계에는 

시, 대학, 연구소 등 창업보육기관간 협의체를 도모하고, 정보제공과 창업공간을 제공

하여 창업의 붐 조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 창업보육실을 졸업하여 사업화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특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Post-TBI를 마련하고 있다.

대전시가 1998년 Post-TBI로 도시형 제조업종의 「벤처타운 다산관」을 완공하

였고, 2000년 10월까지 신탄진 제3, 4공단 내 1,500여평 규모의 「벤처타운 장영

실관」을 건립하여 벤처기업에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약 

40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는 

투입된 예산에 비해 벤처기업들의 호응이 저조한 실정이고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에도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게임․에니메이션 분야의 특화를 위해서 EXPO과학공원의 관리동 청사에 

「벤처타운 종합영상관」을 마련하여 1998년 하반기부터 영상산업과 관련된 업체

를 입주시키고 있는데, 2000년 6월까지 10여개 업체가 활동중이다. 또한, 성장단계

에 있는 벤처기업을 위해서 연구단지 및 과학산업단지내에 대규모 벤처기업 협동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나, 첨단과학산업단지는 1992년 부지만 지정해 놓고 개

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기초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시책  

지방자치시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겹치면서 기초자치단체들도 활발

한 산업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기초자치단체에도 

확산되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가시화되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현황을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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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지역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전략은 창업지원센터 설립에 집중되

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몇몇 구청은 저렴하게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각종 사무기기들

을 지원하는 간이형 창업보육센터 방식의 벤처기업 창업지원 제도를 도입되고 있다. 

강동구의 경우 1996년 벤처기업 지원센터를 창립하였고, 1998년 7월에는 중랑구

청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다. 또 1998년 8월에는 송파구

청이 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금천구청, 강서구청, 양천구청, 성북구청 

등 서울시내 10 여개의 구청도 창업보육센터를 구청내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추진

해 왔다. 특히 관악구는 서울대와 연계하여 관악벤처센터로 명명된 벤처산업빌딩을 

확보하여 서울대생과 서울대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벤처기업들에게  싼 임대료에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은 저렴한 임대료로서, 강동구 벤

처기업 지원센터의 경우 10평 정도의 사무실을 임대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평

당 1만원에 임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 사무실에 대해 1/3의 가격이다. 중랑구의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는 업체당 7-10평 규모의 창업보육실을 보증금 50만원, 임대

료 평당 4-6천원, 관리비 평당 월 4천원에 공급하였다. 중랑구는 구 상봉 1동 동사무

소를 보수하여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극히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였다.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 이외에도 각종 사무용 기기와 근거리 통신망

(LAN), 기타 서비스가 포함된다. 송파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쾌적한 기술개발환경

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근거리 통신망과 광케이블을 설치하

였으며,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었다. 

중랑구청은 창업지원센터내에 중소기업 정보교류실을 설치하고 PC, 복사기, FAX, 

도서 등 행정지원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주업체들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 

각종 자료 입수 등을 창업보육센터 직원이 대행해 주고 있다. 특히 송파구청과 중랑

구청은 조례를 개정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

며, 정례적으로 전문가 초빙 경영지도 교육 및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창업보육센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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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업체를 소개하는 벤처기업 설명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입주지원 자격은 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창업 희망업체나 창업 후 

1년 이내 업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입주업체에 대한 업종 제한은 첨단 분야 업체와 

의료기 분야 등 첨단벤처기업을 위주로 하고 강동구청의 창업보육센터는 소프트웨어 

업체에 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는 관

내 기업들이 입주 우선권을 가진다. 하지만 입주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과정은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서울시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벤처기업 육성시책을 

가지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고 그 내용도 빈약하다. 수도권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용인시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안양시와 고양시가 벤처

기업지원 시책을 준비 중에 있었고, 안산시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테크노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여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안양시는 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기업 육

성이 포함됨으로 해서 벤처집적시설 건립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추진

해 왔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조례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바, 벤처기업에 금융지원

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에도 신임시장의 선거공약에 벤처

기업 육성이 포함되면서 벤처집적시설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에

는 관내 반월공단 내에 테크노파크를 설치하여 벤처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2)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이외 지방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들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매

우 미미하다. 조사대상이 되었던 청주시, 포항시, 울산시, 구미시, 광양시, 창원시, 

춘천시, 천안시, 마산시, 전주시 중에서 전주시와 춘천시가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

략을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들은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고 있다

고 하더라도 아주 부수적인 정책적 협조 정도에 그쳤다.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주 영상 소프트웨어 특성화단지 건립이다.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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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원래 20만평 규모의 첨단 영상산업단지를 전주시 근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의 현실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최근 사업을 수정하였다. 전주시는 기존의 계

획을 폐기하는 대신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구 안기부 건물을 매입하여 이를 영상 소

프트웨어 특성화단지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 건물은 3,400평의 부지에 건립되

어 있는데, 기존 건물의 내부를 보수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증축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첨단산업 유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멀티미디

어 영상산업과 애니메이션산업, 그리고 생물산업을 주요 육성부문으로 삼고 있다. 

이 산업들을 유치, 육성하는 작업은 춘천시 시정의 핵심과제로 되어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개의 계를 특별히 설치하였고 ‘소양강의 기적을 세계로’라는 구호 아

래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을 건립하였다. 춘천시 후평동에 준공된 연건평 3,000평 

규모의 멀티미디어기술 지원센터와, 같은 규모의 생물산업 혁신지원센터는 총 470

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사업비는 국비가 70%, 도비 등 지방비가 

30% 가량이다. 

이 건물들은 1998년 3월에 착공되어 1999년에 준공되었으며 벤처기업 보육실과 

함께 각종 지원시설들이 입주하였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 진흥구

역이 지정되었다. 이 외에도 춘천시는 춘천시 서면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를 조성하

기로 하고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에 있다. 주요 시설은 만화 이메이징 정보센터로

서, 이 건물 주변을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춘천시가 시행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획기적인 사업은 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등 비

어 있는 공공 청사를 활용하거나 공단 내 폐건물들을 사들여 벤처기업에 싼값에 임대

하는 사업이다. 이 건물들은 보증금 없이 대략 평당 4천 원(실가격의 50% 수준)에 

임대되고 있어 벤처기업들이 입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8년

말 현재 35개 업체가 입주하였고 입주 희망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밖에 전

주시와 마산시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벤처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포항시, 천안시는 벤처기업의 공장설립 신청 시 행

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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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정책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래 들어 벤처기업 육성을 주요 산

업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사업들은 매우 효

과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네트워크 구축이란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전략이 취약하고, 관련기업간 네트웍이 부족하고, 연관된 산업정책간 통합성이 부족

한 점 등의 취약점이 발견되는 바,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문제

점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백화점식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전체를 끌어갈 이론적 토대와 핵심전략이 취약

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고기술형 산업으로 도약하게 하기 위해서

는, 벤처기업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벤처기업들

을 육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러

한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전략의 부재가 지나치게 다양한 시책의 

나열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벤처기업의 성장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전략이 미흡하다. 벤처기업

의 경쟁력 고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기업들이 긴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기술 생산

체제를 지원하는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래서 벤처기업을 위한 지원 전략들이 산발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 개별기업 차원의 지원정책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시책들은 

개별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개별기업 지원 위주의 접

근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원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은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벤처기업들의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은 

진정한 의미의 기술혁신보다는 기존 기술의 모방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벤처기업

가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풍토가 확산되기 위해서도 대규모 차입경영을 조장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산업정책의 통합성 부족이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다른 약점은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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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산업정책들과 잘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중앙 정부는 물론 지

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산업고도화의 큰 틀에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정책단위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네트워

크에 기초하여 성장하는 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데 있어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

을 것이다.2) 

다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업에서 중앙정부의 비중이 너무 큰 

데 대해 중앙정부 부처간 정책적 조율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정부 부처 내에서 너무 다기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상태이다. 현재 벤처

기업 육성시책은 중소기업청,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적절한 연계성과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간의 산업 육성정책들이 보여준 대상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정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는 부처간의 정책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련된 다양한 법과 시책

들을 만드는데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인 산업구조 고도화전략을 수립해야 하

며 그 토대 위에서 각 부처의 역할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소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은 벤처기업 육성의 각종 시책과 

자금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는 것이다. 생산네트워크의 조성이 벤

처기업 육성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라면 국가적 전문기업지구 조성사업을 제외한 대

부분의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점에서 

최근 중소기업청이 도입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전략에 근접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성이 적지 않고 구체적

인 생산네트워크 형성 전략이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2) 예컨대 벤처기업전용단지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나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도 벤처기업의 육성을 산업고도화의 전체 틀로부터 분리하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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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벤처기업 육성전략

벤처기업 육성의 핵심과제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며, 벤처기

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기술적, 물류

적, 인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즉 고기술 기업이 성장하는 토

대로서 효율적인 생산네트워크의 착근(embeddedness)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질 필

요가 있다. 그것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토대가 될 뿐 아니라 벤처기업의 창업에 있어 

초기 투자비용(sunk cost)을 줄여 주고, 고기술 기업의 양산을 통해 일반 시중 자금

이 벤처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네트워크 구축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대규모의 첨단단지를 

건설하는 방식으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보

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대안들이 존재하며,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서 필요한 것은 보다 면밀한 지역분석과 산업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 

전략을 토대로 하여 모든 시책들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적 수준에서 벤처기업과 관련산업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는 생산네트

워크(전문화 된 산업클러스터) 구축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경우 벤처기

업 육성정책은 단지 벤처기업만을 위한 개별적 접근이 아니라 지방적 산업전문화를 

통한 벤처기업 성장의 토대구축 전략이 될 것이다.

둘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이다.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중앙 

정부의 포괄적 지원사업, 핵심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대

학) 주도의 지방 생산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이원화되어야 하며, 지방 생산네트워크 

조성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원시책의 통합적 접근으로서, 정부부문의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 금융, 조

세, 보조금 지원시책이 종합적,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네트워크 구

축을 중심으로 이러한 지원시책들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성과가 있는 사업을 채택하여야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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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대,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도시내 벤처기업 진흥지구 지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특정 업체들에 공공 자금지원을 집중하여야 하는 재정지원 방식보다는 임대료 

지원이나, 사무실 혹은 토지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여러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네트워크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적절한 시기와 장소의 선택이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생산네트워크 구

축사업은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다. IMF 사태 이후 경제적 구조 조정이 긴요해진 현 시점은 고기술 체제로의 도약 

및 공공부문에 의한 토지 매입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Ⅴ. 맺으며

벤처기업은 사업 성공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반면 실패의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창업형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은 자본이 아니라 기술을 바탕으로 설립되

고, 아웃소싱과 기업간 네트워킹에 의해 기초하여 성장하며, 벤처기업가는 실패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험비용의 최소화와 분산화를 필요로 한다. 이러

한 점에서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기존의 산업정책과는 차별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같은 논리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육성정책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처기업 정책은, 

벤처기업들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역량의 토대로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략과

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벤처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및 생산역량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

안으로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생산(혁신 및 물류)네트워크의 구축전략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들을 검토하였다. 향후 정부정책은 벤처기업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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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수준의 기술경쟁력(기술학습능력과 혁신역량)과 생산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적 수준에서 전문화된 생산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착근(embedded)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고, 이를 달성하

는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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